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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발표
 - OECD는 ′20년 세계경제가 △3.4% 역성장 했으며, ′21년에는 5.6% 성장*할 것

으로 전망
   * ′20.12월 전망 대비 +1.4%p 상향 조정(′20.12월 4.2% → ′21.3월 5.6%)
 - 한국경제의 경우, ′21년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기존 전망대비 +0.5%p 상향 

조정(′20년 성장률 실적 △1.0%)
 - OECD는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sustainable and inclusive recovery)을 

위해 주요 정책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 → 주요 정책권고의 상당 부분이 한국판 
뉴딜, 추경(3.2일 정부안 발표) 등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함.

                                ☞바로가기
■ 지역경제보고서(2021년 1/4분기)
 - (경기개황) 1/4분기 중 지역 경기는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서비스업 

등의 부진이 이어졌으나,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임. 
 - (강원권 경제) 1/4분기 강원권 경기는 전년 4/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제조

업과 서비스업 모두 보합 수준의 생산 동향을 보임. 수요 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소폭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함.

【 2021년 1/4분기 중 강원권 제조업·서비스업 생산 동향 】
권역

제조업 서비스업

평가 주요내용 평가 주요내용

강원권 보합

º 의료기기: 영업활동 일부 회복으로   
주력 품목 수출 증가
º 알콜음료: 외식업 부진 및 수출 감소
º 시멘트: 내수 출하 정체

보합

º 숙박·음식점, 레저, 운수: 겨울
축제 개최 취소, 스키장 운영 
제한 등으로 인한 겨울 관광객 
특수 위축

 - (현장리포트) 
    ① 강원지역, 관광산업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겨울축제 취소 등으로 부진: 한국

관광공사가 추정한 강원지역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26.9%, 관광지출액은 
30.8%, 숙박지출액은 67.0%가 각각 감소함.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백신접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관광 
경기 회복은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② 강원 영동지역, 친숙한 미디어의 배경으로 다가와: 강원 영동지역이 지닌 자연
경관, 고즈넉한 삶, 계절을 아우르는 야외활동, 독특한 식문화 등 다양한 매력
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 등에서 이목을 이끄는 무대가 되어왔음.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당분간 문화미디어 콘텐츠의 촬영지가 국내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동지역의 관광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
망해봄.

 - (지역경제 연구) 충청권의 이차전지산업 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점검하고, 경남권
에서는 ICIO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경남경제를 분석함.(전문 참조)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7023&fileSn=1
http://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103300113323920.pdf&rs=/webview/result/P0000559/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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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양회 개요) 2021년 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함. 

 - (‘14.5 규획’ 중장기 발전전략)  ‘14.5 규획(2021~25년)’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
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
는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미국의 견제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2021년 경제정책 방향)  2021년의 중국 경제 운용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동시에 ‘14.5 규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평가 및 시사점) 향후 중국의 발전전략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의 복합적인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
하여 한국은 기술·무역·투자·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새로운 불안 요인,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 (개요) 지난겨울부터의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경기 개선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심각했던 ‘20년 4분기 경제 성장세가 
약화됨. 한편, 1월에 들어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경기 회복
세가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임.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수요부문별 동향은 소비 불균형 개선, 설비투자 
회복 가능성 확대, 건설수주 증가세 유지, 수출회복 지속, 5%대 실업률, 인플레 
우려 확대, 경제심리 개선 등이며, 산업별 동향은 제조업 생산에서는 출하가 크게 
늘고 재고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경기회복 국면의 특징이 나타나고, 서비스업은 
여전히 불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코로나19 추가 재확산 ② 경기 양극화 고착，③ 스태그플
레이션 등의 현실화 가능성을 들 수 있음. 2021년 경기 흐름은 빠르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경기 추세의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 차질로 인해 충분한 집단면역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연말 
대규모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재침체 가능성이 존재함. 

 - (시사점) 한국 경제가 하루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①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는 ‘섣부른 경기부양’보다 ‘불황
국면 버티기’에 정책적 역량 집중 ② 지역별 수출 경기 회복 속도 격차에 대응한 
시장접근 전략의 재정립과 다시 대두되는 미·중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통상전략 마련 ③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응하여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 
억제 ④ 코로나19 이후의 중장기 시장 정상화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 ⑤ 청년층 고용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비중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함.

                                ☞바로가기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9389&cg_code=
http://hri.co.kr/storage/newRe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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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2021 대한민국 재정
 - (재정총량)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업데이트)   * 부처별 재정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국가채무)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https://viewer.nabo.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110964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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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업그레이드

 - 추경 국회 심사결과와 특징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정부안 수준(573조원)을 유지
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증액 소요를 반영함.

 - 국회 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를 살펴보면,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0.4조원 증가한 
483.0조원(전년대비 +0.3%),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4.9조원 증가한 572.9조원
(전년대비 +11.8%)임.

 - 주요 증감 내용은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 1.4조원을 
증액*하고, 증액재원 마련을 위해 시급성이 낮은 지출사업에서 1.4조원을 감액함.

    * 증액내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1.1조원, 농어민 종합지원 0.2조원,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확대 0.05조원,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확대 0.1조원

- 이에 따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20.2월 코로나 발생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피해지원 대책을 과감하게 마련해왔음.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지원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규모를 늘려 실질

적인 도움을 드리는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재정지원 대책 경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7144&file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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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21.3.23. 제정/ ′21.3.25. 시행)
 -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해오던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금융분쟁 조정 등 금융
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의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21.3.16. 개정/ ′21.4.1. 시행)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범위,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평가액 등 금융투자소득의 과세 대상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내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21.3.11.)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그간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및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최운열 의원, ′20.5월) ② 종합금융

투자사업자 해외진출 활성화(이용우 의원, ′20.12월)
** 규제입증위원회(′20.7월), ④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20.11월)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정보교류차단제도 개선 ②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신용공여 기준 설정 ④ IPO 공모주 중복
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등임

 - 향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20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21.5.20일
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금융위원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479&lsId=&efYd=202103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299&lsId=&efYd=202104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fsc.go.kr/no010101/75540?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9E%90%EB%B3%B8&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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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국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연구 
 - (목적) 의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 

주요 5개국 입법례 분석을 통해 결산 심의 및 감사권 관련 헌법개정안을 제시함
으로써 헌법 개정 논의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국 입법례 분석 및 평가내용은 전문 참조

 - (우리나라 결산 심의 및 감사권 관련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① 감사원의 국회 
지원을 통한 국회의 재정통제권강화를 위하여 감사원을 국회 소속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음 ②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경우 감사원이 국회의 재정통제 지원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주요한 임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보고하며 감사원이 
국회를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사원의기능에서 직무감찰기능을 분리할 필
요가 있음 ③ 국회의 결산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결산을 제출
하도록 하고,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써 결산을 승인하도록 하며, 결산의 심사결과에 
따른 국회의 시정요구권과 정부의 조치결과 보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④ 
국회의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통제를 위하여 신규차입 없는 재정균형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채무 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결론) 개정안은 재정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며 국회의 예
결산 심의권 및 감사권을 강화하여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라는 헌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함.

☞바로가기
■ 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의 실증분석
 - (서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을 통한 개입으로 수급불균형을 유발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타작물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쌀재배농가 
사이에 형평성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함. 본고의 목적은 사후평가 관점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상기 문제점을 검증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것임.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됨

 - (성과 분석결과) ①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생산량 
증가는 농가수취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쌀재배농가가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확품종을 재배함으로써 단수가 높아진 것에 기인함 ② 재배면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농가수취가격보다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③ 쌀재배 농가의 형평성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설계한 것에 
기인함 ④ 정책비용은 도입직전년도 대비 2.1배 확대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양곡관리비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임 ⑤ 공익직불제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면 쌀생산과잉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역진적 단가를 
설정한 결과 형평성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커서 지급상한면적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쌀가격 안정장치로서 시장격리를 확대 시
행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계점 및 과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2005년 도입된 이후 15년밖에 경과하지 
않아 자료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통계학적 자유도 문제를 고려하여 재배면적과 
영향요인 사이의 계량분석은 설명변수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음.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https://viewer.nabo.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11367783688
https://viewer.nabo.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1136782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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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
      - (들어가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부에 납부하는 ‘연구개발수익 납부
제도’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음.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쟁점들을 검토하여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변천 경과)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984~2000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1~2020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1년~)

 - (제도 변화 분석) 기존에 주류를 이루었던 정액기술료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세부적인 징수기준과 용어도 크게 변경됨. 

 - (주요 쟁점) ① 징수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 우려 ② 기술기여도‧수익 
등 주요 개념의 정의 미흡 ③ 연구개발수익 납부 유형별 용어 미비 ④ 법령 미
비로 인한 법적 안정성 부족 등이 있음.

 - (나가며)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 변화가 관계부처별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무적 혼란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전
문가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함.

☞바로가기
■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의 동반 급등-국민계정으로 살펴본 가계소비의 특징과 시사점
    - (개요) 최근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의식주 지출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에 
국민계정의 가계소비지출 통계를 이용하여 의식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비중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봄.

 - (분석 결과) 가계의 기본적 생계유지용 소비인 의식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로 2019년의 35.1%에서 1.7%p가 급증(15년 전인 2005년 3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하였음. 우선 가계소비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
미하는 엥겔계수(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는 2019년 11.4%에서 2020
년 12.9%로 1.5%p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년 전인 2000년 1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다음으로 슈바베계수(임대료 및 수도광열 지출 비중)는 2019년 
17.6%에서 2020년 18.7%로 1.1%p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14년 전인 2006년 
1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됨.

 - (엥겔계수 및 슈바베계수 급등의 원인) ①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미래 
불확실성 크게 확대되면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들 수 있음 ② (밥상 물가 급등) 엥겔계수 급등은 최근 
식료품 물가의 상승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③ (주택 시장 
불안) 슈바베계수 급등은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이에 따르는 전월세 비용 상승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가계의 기본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는 ① 가계 실질 소득 확충을 위해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함 
② 소비 심리의 과도한 위축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방역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내수 진작책이 마련되어야 함 ③ 식탁 물가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의 억제와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주력해야 함 
④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저가 주택임대 시장 활성화 노
력을 경주해야 함.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현대경제연구원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NXEzGHWcjH&DocId=1NXEzGHWcjH&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OydtOyKiOyZgOuFvOygkCAxODEw7Zi4LTIwMjEwMzIyKeyXsOq1rOqwnOuwnOyImOydtSDrgqnrtoDsoJzrj4TsnZgg67OA7ZmU7JmAIOyjvOyalCDsn4HsoJAucGRm
http://hri.co.kr/storage/newRe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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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1인 가구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절감 방안
 - 지난 30년 동안 1인 가구는 5배 이상 급증했으며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

르면 서울의 소형 가구(1, 2인 가구) 비중은 2035년에 전체 가구의 68.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에너지소비의 상당 부분을 소형 가구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인 가구에 
비해 1인당 전력소비량은 1인 가구가 가장 높지만 1인 가구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 가전기기 소비자는 ‘가족’으로서의 소비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로 변화되었고 다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TV나 공조기기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기를 1인만을 위하여 
구비하게 되므로 비효율적 에너지소비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는 
에너지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전체 모범가구 중 가장 전기를 적게 사용한 가구는 월 4.01Mcal이고 월평균 전기에
너지소비량은 모범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95.27Mcal이, 171.81Mcal로 모범가구에서 
약 45% 더 적게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대 대학생, 30~40대 회사원, 60~70대 노인 가구의 하루 생활 패턴을 조사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가전기기 소비전력을 적용하여 에너지소비량을 계산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 사용 유도로 하루 19~25%의 에너지를 절약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에너지 전력 절감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대상에 따라 1인 가구의 가전기기 소비 및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인 에너지절감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감 방안이 
필요함.  

☞바로가기
■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뉴노멀시대 대응
 - 지난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교역량 감소, 내수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었음.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현장 조직을 통한 중소기업 동향 
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의 매출 및 수출도 여전히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함.

 - 코로나19의 충격은 우리 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이며,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3低(低성장, 低금리, 低물가)의 경제 
질서가 뉴노멀이 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일상화
되어 또 하나의 뉴노멀로 작동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 

 - 다가올 뉴뉴노멀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과 5G, 
AI 등 광범위한 기술의 대혁신, 탈세계화 확산과 리쇼어링 증가 등에 따라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특히 비대면 경제 트렌드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업종에 ICT, AI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혁신 가속화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될 것임. 

 - 이러한 코로나19 경제 충격의 조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전략산업의 육성 및 4차 산업의 전환을 중점
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음. 

☞바로가기

서울연구원

산업연구원

https://www.si.re.kr/node/64505
https://www.kiet.re.kr/kiet_web/?sub_num=12&state=view&tab=list&idx=57491&recom=4554&or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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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 (목적) 일자리, 실업 문제를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실업

문제, 특히 구직-구인 간 발생하는 공간적 미스매치(mismatch, 부조화)로 인한 
실업문제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현황)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전체 구직자의 
약 47.5%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제약이 약 8.8% 수준으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균등도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으로 나타남.

 - (정부 고용정책 검토) 중앙주도와 함께 지역주도 측면의 대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일자리 정책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치우쳐져 있어 구조적 측면에서의 일
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 및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 지역의 실업유형별 분석, 구인-구직의 공간 불균등 분포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문 참조

 - (지역노동시장권과 공간적 미스매치) 광역적 접근성에 기반을 둔 통근가능권역이
라는 측면에서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r Market Areas)’의 존재는 공간적 미
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기능적 권역(functional areas)’으로써 의의를 가짐.

 -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①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제도화: 기능적 권역으로서 광역적 지역노동시장권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정책대상으로 반영하는 방안 및 지역노동시장권 모니
터링 체계 도입

    ② 정주환경 정비: 구인난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결합개발 방식 등을 고려한 집합적 정주체계 정비방안 마련

    ③ 협약사업 및 거버넌스: 일자리 매칭을 위한 협약사업 및 중앙·지방의 종합적 
거버넌스체계 개편  

☞바로가기
■ 지방세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 (서론) 우리나라 지방세제는 그 동안 세수규모를 이전보다 늘려왔고, 관련 법제 

등을 개선･정비하여 왔으며, 현재도 그런 노력이 지속 중에 있음. 하지만 현행 
지방세제는 세수기반의 취약, 과세대상 간 불형평성, 변화된 상황 반영의 미흡, 
불완전한 법제, 불합리한 운영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
 * 지방세제 개편의 연혁과 특징, 사례와 관련 통계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문 참조

 - (지방세제 발전 방향) 현재 지방세제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미래의 변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틀의 지방세체계 구축이 요구됨. 전자와 관련해
서는 지방소비세 운용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비,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운영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기간세 기틀의 마련,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효적 담보, 미래지향적 지방세 틀의 모색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임.

☞바로가기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재정
학회

https://www.krihs.re.kr/publica/reportView.do?num=000003629804&num=000003629804
http://www.kalf.or.kr/bbs/board.php?bo_table=seminar&wr_id=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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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월 30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확정함. 
 - 정부는 2022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으로 설정함.
 - 2022년도 예산안은 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② 미래 혁신투자, ③ 민생‧포용기반 

구축, ④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이라는 4대 분야에 투자의 중점을 두고 편성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임. 

☞바로가기

■ 복지부, 강원도 및 5개 기업과 업무협약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맞손’ 
 - 보건복지부, 강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5개 기업*은 강원도 내 공공빨래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일(목) 14시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함.

    * 공기업(3) - 강원랜드 희망재단,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

댐지사, 민간기업(2) - ㈜디피코, ㈜BGF리테일(CU)

 - 이에 따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도 내 어르신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수거・세탁・배송 서
비스를 제공하고, 이외에도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상비약도 함께 배달하며, 
필요 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에서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
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 내 5개의 시·군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노인돌봄공동체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55개 창출 및 취약
계층 156명 지원

☞바로가기

■ 환경부 추경예산, 환경현안과 고용창출에 동시 대응 
 - 환경부는 환경현안 해결과 고용창출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힘.
 -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 본예산(10조 1,665억 원) 대비 1.03% 증액된 

10조 2,715억 원이며, 이를 통해 9,005개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임.
 -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922

억 원, 자원순환도우미 8,000명 배치) ②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리(56억 원, 
현장인력 405명 확충) ③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원(16억 원, 민간감시단 200명 
추가 배치) ④ 국립공원지킴이(28억 원, 국립공원 지킴이 200명 추가 배치) ⑤ 
5대강 환경지킴이(28억 원, 5대강 환경지킴이 200명 추가 채용) 사업임.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7173&fileSn=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4009&SEARCHKEY=TITLE&SEARCHVALUE=%EA%B0%95%EC%9B%90%EB%8F%84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B6%94%EA%B2%BD&menuId=286&orgCd=&boardId=144090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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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한다.
 -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

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함.

    *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처분부담금납부
의무자임(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됨)

 -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
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함.(기존
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

    *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액(810억원, ’20년)의 70% 교부
    * (개정) (기본요율) 전년대비 소각·매립량 증가시 40% / 감소시 60% 교부
             (인센티브)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 교부율 20%p증가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 교부율 20%p삭감

 - 또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됨)

   * 사람의 건강/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
으로 인정받아 폐기물관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

☞바로가기
■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3.11(목),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함.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ㅇ 안건 : 실증특례 12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 (실증특례)   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리걸인사이트) 디지털뉴딜

② 개인 맞춤화장품(아람휴비스) 디지털뉴딜

③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그랜마찬) 디지털뉴딜

④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에이치에너지) 그린뉴딜

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이온어스) 그린뉴딜

⑥ 신재생에너지-ESS 활용 전기차 충전소(이브이글로벌) 그린뉴딜

⑦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⑧-⑫ 공유미용실 서비스(미체 코스메틱 등 5건) 디지털뉴딜

   - (임시허가)  ⑬ 고침입도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SK에너지) 그린뉴딜

   - (적극행정)  ⑭ 서냉슬래그 정제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에스피네이처) 그린뉴딜

 - 산업부 장관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산업융합규제
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의 사업을 개시하여,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되어왔다.”고 평가함.

 -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21년 100건 목표)이라고 밝힘.

☞바로가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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